
물상대위권의 실행방법

<P>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그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음에 있

어, 그 권리실행방법은 민사소송법 제733조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준용하여 채권의 

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, 이는 어디까지나 담보권의 실행절차이므로 그 요

건으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개시하면 되는 것이고, 일반채권자로서 강제집

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명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</P> <P><BR>토지수용법 제69조가 담보

물건의 목적물이 수용되었을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당해 담보물건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

지불 전에 압류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, 보상금이 소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 전까지, 즉 특정

성이 유지 보전되고 있는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.</P> <P><BR>토지수용

에 있어 기업자가 보상금을 변제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공탁금이 출급되어 수용 대상 부동산 소

유자의 일반재산에 혼입되기까지는 토지수용법 제69조 단서가 규정하고 지불이 있었다고 할 수 없

고, 이는 보상금의 변제의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.<BR>(대법원 1992.07.10. 자 92마

380,381 결정)<BR></P>


